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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시민단체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

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대표단은 17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

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면서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쇄 닫기

6·15남측위·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연
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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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 기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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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충돌을 부르는 도발 행위'라면서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지만, 이 법안들이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접경지역은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이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이라면서

"다시 남북이 손잡는 길이 열린다면 접경지역은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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